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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건축물의 붕괴·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

면서 부실 설계, 시공 관행과 제도적 미비점 에 대한 논란

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지만 사전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

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후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건축물 안

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여 의무

화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건설관련보험은 크게 시공부문과 용역부

문 손해배상보험으로 분류된다. 시공부문 손해배상보험

은  200억 이상 PQ 및 대형 공공공사만을 의무가입대상으

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설계, 감리 등 용역부문 손해배

상보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해 모

든 공공공사에 대해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는 민간공사까지 포함한 모든 건축물 공사에 대해 보험가

입을 의무화시키고 있다(Kim, 2014). 전자의 두 법규는 도

로, 철도, 항만 등 토목구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

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 손해배

상보험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건축사법 제20조 

2항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하여 의무

적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 보험제도는 공사의 착공에서 완공까지의 사고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사완공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손해보전 대책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리고 보험가입액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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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사고에 대비한 건축사 손해보험 개선 연구

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의 중요

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건축사 손

해배상보험 개선의 당위성을 사례분석 및 전문가 조사 등

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

는 현실적인 개선방안도 도출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건설 관련 보험의 선행 연구는 많지 않다. Song and 

Choi (2001)는 공사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

시에 보험요율과 보험금 납입방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Song and Lee (2003)는 빠른 피해복구와 적정수준

의 손해보상을 위해 CM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을 주장하였

다. 이는 공공건설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법적 책임소재 및 책임배분을 가리기 위해 기존에 소

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여 이를 절약하기 위함이다. 

Jo (2003)는 현행의 공공건설사업 수급인의 불완전 이행 

및 하자 책임관련 학설 및 입법 사례를 분석하였다. 수급인

이 부담하는 하자책임의 성질, 하차책임의 실태와 국내 공

공 건설사업에 대한 계약이행 중의 불완전이행과 목적물 

인수 후 하자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설계용역에 대한 하

자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전문책임보험제도 도입을 제시

하였다. 

Park (2005)은 해상시설물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계

약법시행령개선방안과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의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Lee (2010)는 국내 건설공사보험체계에서 

대형공사에만 해당하는 보험 가입 의무화와 높은 보험요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험 가입 대상 공사의 기준 완화

와 그에 따른 보험료 인하,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제안하

였다. Lee and Choi (2011)에서는 현행 공사보험제도의 정

책적 대안으로 신용평가에 근간을 둔 보증한도의 조정, 비

효율적인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지, 제3자 인적손해의 담보

범위 포함과 보험가입 금액의 상향, 보험기간의 연장 및 기

타 제도정비사항이 제시되었다. Kim (2014)은 시공부문에

서의 손해배상책임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의무 보험 가

입 대상 공사 확대의 당위성을 도출하고, 가입 대상 공사 

확대에 따른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액 소요 규모를 추정한 

바 있다. 

Park (2006)과 Yeo (2010)는 비교적 선진적 건축보험제

도를 가진 프랑스의 강제건축책임보험제도를 소개하고 우

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용역부문(설계·감리) 손해배

상보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문제점을 분석

하고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시공

부문 건설공사보험의 개선과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

만 건축사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몇몇 연구가 있을 뿐이다. 그나마 이 연구들은 2011년 건축

사법에 건축사 손해배상이 규정되기 전에 수행된 것으로, 

이후에는 학술적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들어 특히 안전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고조되는 여건 속에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건축업은 다층적인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어 건축과정에서의 리스크가 큰 편이다. 건축사무소는 

전문업이라는 특징을 가진 건설용역업이며 대부분 중소규

모로 영세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축

사 손해배상보험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운영과정에서 문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사 손해배

상보험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분석

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설 관련 공사보험 가운데 건축사보험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건축법에서는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에 대해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개선의 당위성을 도

출하기 위해 기본적인 통계와 공사보험가입 사례 등을 이

용하였다. 통계청의 통계자료, 보험개발원, 건축사 공제조

합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와 건축사공제조합의 내부자료

를 활용하였다. 통계청에서 건축사 사업자 실태, 매출액, 

건축사 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공제 실적 등을 참고하였다.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해서는 건축사 공제조합의 내부자료

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관련 공제조합, 손해보험 회사, 보

험개발원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

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기본적 

자료와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기본 틀을 잡고 전문가 조

사를 통해 주요 문제점과 이슈, 개선방향 등을 점검한 뒤, 

기본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심층조사

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2.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도입 및 운용실태

2.1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역할과 필요성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은 공공공사 관련 부실설계 및 부실

감리 예방, 설계· 감리 업체 보호, 발주청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 예방으로, 이는 보험제도의 

시행 및 보험료 납입으로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에 대한 책

임감을 높여서 업계 전반의 부실율을 낮추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발주청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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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시킬 수 있다. 설계 및 감리 등 용역업자의 낮은 손해배상

능력에 대비하여 발주자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설계·감리 업체를 보호한다. 설계 및 감리 

등 용역업자의 경우 회사 규모의 영세성으로 취약한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고발생시 설계·감리 업체

의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부도)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

으므로, 해당 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2 관련 규정

건설분야 설계·감리 손해배상공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서 규정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분야 손해배상공제는 엔

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축사의 

설계·감리 손해배상공제는 건축사법에서 정하고 있다. 

먼저 설계·감리 손해보상은 1998년 구 건설기술관리

법에서 보증형태로 처음 도입되어 운영되었다. 이후 2002

년 1월 건설분야의 설계·감리에 대한 손해보험 형태로 바

뀌어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제 76

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17조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

배상보험(공제) 업무요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감리, 검측관리, 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가 가입대상이다. 

이를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서는 2011년부터 엔지니어

링사업 모든 15개 부문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엔지니어링

사업진흥법 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 업무처리요령에 근거를 두

고 있다. 정보통신, 전기, 건설, 환경, 원자력등 15개 엔지

니어링 기술부문에 대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연구, 기획, 매

뉴얼 작성, 자문, 지도를 제외한 모든 엔지니어링활동이 가

입대상이다.

마지막으로 2011년 건축사법 상 설계·감리 용역에 대해

서도 손해배상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다. 건설기술진흥법

이 토목부문 관련, 엔지니어링진흥법이 토목을 포함한 엔

지니어링 부문 관련 설계 감리 용역의 손해배상보험 제도

를 규정하는데 반해, 건축사법은 건축물 관련 손해배상보

험을 규정하고 있다. 

2.3 손해배상보험 운영 실적

건축사법 제20조의 2항에서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9조의3 제1항에 의한 국

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용역 건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

입비용을 용역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법 시행

령21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손해배상

보험(공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입기간은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임 

- �가입대상은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을 

대상으로 함 

- �가입금액은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 계

약의 계약금액을 한도로 함   

- �부보 대상은 법률상으로는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로 되

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제3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담보

하고 있음   

- �운영 기관은 건축사 공제 조합과 일반 손해보험사

건축사공제조합의 보험 발급 건수 및 납입공제료는 2011

년 첫 해에는 실적이 저조하였다. 하지만 2011년 말에 국

토부 장관 명의로 자방자치기관에 건축신고 시 보험증권을 

징구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면서 2012년 큰 폭으로 증

가하였으며 그 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계약건

수는 2012년 42,548건에서 2015년에는 86,334건으로 2배 

확대되었고, 납입보험료는 2012년 2,118백만원 수준에서 

2015년 5,493백만원으로 2.6배로 확대되었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총 보험가입건수는 267천건이며 납입보험료는 

152억원이었다. 

공제 구분별로는 실시설계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며 다음으로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순이다. 기타 책임감

리, 건설사업관리, 계획·중간설계 등은 1% 미만의 미미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주감리, 책임감리, 건설사업

관리는 계약건수는 적은 반면 건당 납입보혐료는 큰 특성

을 보이고 있다<Table 1>.

Table 1. �Record of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insurance by 

deduction cases

Year
Deduction 

cases

Plan & 

Intermediate 

design

Working 

design

Transient 

supervision

Residential 

design

Responsible 

supervision

Industry 

administration
Sum

11
Cases 11 4,053 2,436 92 3 0 6,596

Deduction 1 289 38 29 1 0 360

12
Cases 80 25,214 16,641 608 1 4 42,548

Deduction 9 1,599 282 225 0.474 3 2,118

13
Cases 111 35,792 23,016 980 10 10 59,919

Deduction 14 2,410 426 313 19 6 3,189

14
Cases 118 43,135 27,233 1,253 9 14 71,762

Deduction 17 3,089 521 387 19 10 4,045

15
Cases 171 52,043 32,277 1,793 16 34 86,334

Deduction 22 4,126 635 632 58 18 5,493

Average 

deduction per 

case

0.135 0.072 0.019 0.336 2 0.625 0.057

 ※ Unit: number of times, million Won, %

 ※ Source: Certified architects financial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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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제도의 문제점

3.1 보험제도 개선의 당위성

3.1.1 영세한 규모와 저조한 보험가입율

건축사법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사가 업무

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

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건축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가입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보험을 가입하

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축사는 

1인사무소로 운영중이며, 2014년 기준 사업체당 매출액은 

534백만원으로 타업종에 비해 영세한 실정이다.1) 이로 인

해 보험료를 자력으로 부담하는 것이 큰 비용으로 작용하

게 된다. 그리고 아직 보험으로 인한 혜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다. 이는 보험을 

통한 사고대비 및 책임의식 제고 등의 제도 취지에 역행되

는 것이다.

정부는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시행령 일부개정 알림(국토

해양부 건축기획과-8203호, 2011. 9. 5) 공문을 국가, 지

자체, 공공기관 등에 발송하여 “건축허가 시 손해배상보험

(공제) 가입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그 후 보험가입 건수

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절반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

년 건축신고 건은 30만 건 이상이지만, 보험가입 건수는 건

축사공제조합 계약건수 86,000건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건을 모두 합계하더라도 15만 

건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Table 2>.

Table 2. Architect insurance by year

Year Cases
Deduction 

payment
Accidents

Deduction 

provision

2011 6,595 360 0

2012 42,548 2,118 2 19

2013 59,919 3,189 16 119

2014 71,762 4,045 20 157

2015 86,334 5,493 32 604

 ※ Unit: number of times, million Won, %)

 ※ Source: Certified architects financial cooperative)

3.1.2 보상한도가 ‘설계·용역금액’으로 한정

현행 건축사손해배상보험(공제)은 ‘용역금액’을 보험가입

금액(보상한도액)으로 하고 있다. 현행 보험가입금액은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용역손해배상 보증상품의 가입금액을 

용역금액으로 한정하였고, 이후 용역손해배상 공제제도로 

전환 후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는 발주청의 예산부담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임)이 현행 건축사법에 따른 건

축사배상책임보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민사상의 과실·책임 원리에 의한 건축사의 손해

배상책임의 범위는 용역목적물가액(시설물가액) 전체금액

에 미칠 수 있다. 심지어 설계, 시공비를 훨씬 초과하는 보

수공사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재 용역대가는 통상적으로 설계는 공사금액의 3%이

고, 감리의 경우 5% 이하로 보험가입금액이 용역목적물 전

체가액에 크게 미달하여 보험제도의 효용성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3.1.3 착공일에서 완공일까지만 사고 보상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보험(공제)가입 기간이 건설공사 착

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설정·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

설공사 완공 후에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공사 완공 후에도 설계 등의 하자로 

인한 건축물의 하자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규정은 문제가 있다. 

설계와 관련한 타 법규의 사례를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공

제조합의 상품은 관련법에 의해 완공 후 1년까지를 보험 가입

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여타의 경우는 완공시점까지만 보험

기간으로 하고 있다. 다만 완공 후라도 90일 이내에 공사 중

에 생긴 사고에 대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Table 3>.

Table 3. Related legislations

Act Contents

Electric technology management 

act

From beginning date to completion date 

of construction of power facilities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From beginning date to 1 year after 

completion of constructio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Certified Architects Act

From beginning date to completion date 

of construction

3.1.4 담보범위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로 한정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에 한해 배상책임

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약관상으로는 ‘용역목적물 및 제3

자의 재산상 손해’를 담보범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

지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고 법무법인의 해석을 근

거로 실무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사업체당 매출액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629백만원,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이 1,117백만원,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1,684백만원으로 

모두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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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3자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고 있

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3자의 인적 사고가 자주 발생하

고 있으며, 인적 사고 발생 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영향

이 큼에도 불구하고 인적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 것은 문제

의 소지가 크다. 여기서 제3자의 범위는 용역업자와 그 근

로자, 하수급인을 제외한 자이다.

3.1.5 보험료 할증 등 페널티 시스템 부재 

현행제도는 건축사는 과거 건설공사의 부실설계로 인한 

사고 발생 이력이 있더라도 보험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

조로 되어 있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과거손

해율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할인되거나 할증되고 있다.

   

보험이력이 오래 되고 보험가입 대상자가 많은 자동차보

험의 경우 사고이력을 보험개발원 주관으로 전 보험사가 

공유하는 체계를 통하여 개별적인 사고이력을 보험료 요율 

할증 할인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축사배상책임공제의 설계, 감리 공제 상

품은 취급기관이 손해보험사와 공제기관(건축사공제, 엔지

니어링공제 등)으로 다분화 되어 있고, 개별업체에 대한 과

거 사고실적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로 보험료의 할인 및 할

증이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3.2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사례 1: �아산배방 용연마을 2단지 지하주차장 누수발생, 

2012년 3월>

본 사건에서 방수시공비 3∼4억 원에 비해 누수보수 비

용은 45억 원이 투입되었다. 지하수의 상시 영향을 받는 지

형에는 주동통합형의 대형 지하 구조물을 설계함에도 불구

하고 외방수를 실시하지 않고 유도배수로를 설계함에 따른 

대규모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사점) 이 사건은 누수로 인해 당초의 시공비보다 10배 

이상의 보수비용이 발생한 경우로 보험가입 금액이 너무 

과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누수 발생에 따른 지하구조물 열

화가속으로 긴급구조안전 진단이 실시되었으며, 당초 방수 

시공비에 비해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에 10배 이상의 예산

이 낭비되었다. 현재 용역대가는 통상적으로 설계는 공사

금액의 3%, 감리는 5% 이하이기 때문에 건축사는 설계·

감리비용만 보험이 가입되어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단적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건축사 입장에서는 공사비

의 3% 수준의  설계 손해배상보험을 5% 수준의 감리 손해

배상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피해액 45억원 이라는 감당하기 

곤란한 엄청난 부담을 개인적으로 안아야 했다. 

<사례 2: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지상1층, 사용 

중), 2014년 2월> 

본 사건으로 10명이 사망하고 약 100명이 부상을 당했

다. 본 사건의 원인으로는 먼저 이상기후에 의한 폭설(습

설, 단위중량 : 일반 눈의 3.0배)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로, 지붕판넬과 중도리의 스크류 접합이 약 50% 정도 누락

되어 주골조를 횡지지하는 중도리의 파괴이다. 셋째, 철골 

주골조의 사용강재가 부적합 강재로서 강도가 현저히 떨어

지는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구조도면에 접합상세, 사

용강재의 강종, 주골조 부재의 치수 등 중요 사항이 누락되

는 등 구조도면이 매우 부실하였기 때문이다. 

(시사점) 본 사건은 공사 완공 후에 설계 등의 하자로 인

한 건축물의 하자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에 대한 손

해배상 처리가 곤란함을 보여준다. 실제 사건에서는 건축

주가 완공 이후 용도변경을 통해 구조물을 변화시켜 건축

주와 건축사가 분쟁을 하기도 했지만, 손해배상은 전혀 받

을 수가 없었다.

<사례 3: 인천지하철 공사장 싱크홀 발생, 2013년 2월>

본 사건은 건축물 관련 사전은 아니지만 대형 건축물 공

사에서도 똑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사하는 바

가 있다. 인천 검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지하철 공사장 지

반이 20m 정도 내려앉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

해 깊이 26m, 세로 12m, 가로 11m의 싱크홀이 만들어졌

다. 그리고 싱크홀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던 오토

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시사점) 이 사건은 안전사고 발생 시 제3자의 인적 사고

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적 사고 발생 시 사회적 이슈가 되

는 등 영향이 큼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건설

기술진흥법 상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의 담보범위를 ‘목

적물 및 제3자의 손해’로 인적손해까지 포함시켰다. 하지만 

건축사법에서는 아직 인적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 손해배상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4: �부산 공장 설계ㆍ감리 오류로 인한 재시공, 

2013년> 

본 사건은 당초 공장 건축주가 요구한 철골 기둥재 높이

보다 설계·감리자가 설계한 높이가 낮아 공장 내에 크레

인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자 철골재를 연장한 사례이다. 

이때 건축주는 철골재의 연장에 따르는 비용 1.1억원 중 6

천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였다. 

(시사점) 건축주가 요구했던 크레인 설치 높이 확보를 설

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과실이 명백하기에 손해사정 

후 과실상계 비율은 건축주 10%, 설계자 70%, 감리자 20%

로 합의되어 인정손해액은 6,086.3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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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만원까지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자기부담금

은 각각 설계자 66.4만원, 감리자 16.6만원에 불과하였다.

<사례 5: 대구 교육연구시설 주차설비 설계오류, 2014년> 

본 사건은 감리사무소에서 PIT층의 철근배근공사의 감리

업무 중 기계식 주차설비의 도면을 확인한 결과 PIT층의 높

이(1.8m)가 기계식 주차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높이(2.3m)

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사건으로 기계식 주

차설비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구조변경공사비가 발생한 사

건이다.

(시사점) 감리자는 애당초 설계자로부터 기계식 주차설

비관련 도면이 누락된 설계 도서를 납품받았으므로 과실이 

없으며 100% 설계자의 과실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1.1억원

까지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설계자는 인정손해

액 2,680만원 중 자기부담금 110만원만을 부담하였다.

위의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사례1은 피해액이 보상한

도를 엄청나게 초과하여 건축사의 부담이 막중했음을 보여

준다. 사례2는 보상기간이 완공까지로 이후의 사고로 보상

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사례3은 담보범

위가 재산상의 손해로만 국한되어 인적 사고에는 전혀 대

응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 사례들은 건축물 손

해보험에 가입하여 자기 부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보상액

은 모두 공제조합이 배상하여 건축사의 피해는 미미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3.3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 분석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 전문가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건축사공제조합, 건설

용역공제조합,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건축업체 등으로 구

성된 총 6인의 전문가2)들이 심층조사에 참여하였다. 전문

가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주관식 형태의 질문과 논의로 이루

어졌다. 주관식 항목이 사전에 이메일로 전달되어 이에 대

한 의견을 작성하는 시간을 준 뒤,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논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설문문항은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관련 문제점과 이슈 도출, 건축사 손해보험

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본적 자료와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기본 틀을 잡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주

요 문제점과 이슈, 개선방향 등을 점검한 뒤, 기본적인 개

선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심층조사를 통해 개

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조사결과 주요 내용을 종합·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사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는 특징

이 있다. 따라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가입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으며, 반면 이러한 특징으로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엔지니어링진흥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

하는 건설용 손해배상보험에 비해,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은 

보험체계나 제도적 장치 측면에서 미진한 형편이다. 

셋째, 안전사고에 대비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필요성

이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들은 보험료에 대한 상

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요율을 인

상하지 않으면서 보험기간, 담보범위 등을 확대 시킬 수 있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건축사보험의 사고율이 

높지 않으므로 탄력적인 운용의 여지는 있다. 

넷째,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가입율의 제고를 위한 정

부의 규제 강화는 자칫 관련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으

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일부 건축사들은 1인 

사무소 등을 운영하고 있어 보험료 납부 자체가 큰 부담일 

수도 있다. 

다섯째,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연간보험 형태의 전

문가 보험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연간보험방식은 포괄계약

에 의하여 1년간의 연간보상한도액을 정하고 그에 따른 연

간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하여 구간보험방

식은 특정 공사 등 개별사안별로 개별가입계약을 체결하며 

공사기간 등 개별사안의 종료 시까지 총보상한도액을 정하

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사

업별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므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은 

구간보험 형태라 할 수 있다. 건축사 및 설계건축산업의 영

세성을 감안할 때 보험료 등의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연간 보험형태의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건축사 공제조합 등은 건축사보험의 필요

성과 가입 확대를 강조한 반면, 건축업체는 필요성을 인정

하면서도 건축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은 보험체계나 제

도적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의견을 같이 하

였다. 아울러 연간 보험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양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건축사 매출액의 큰 

변동성, 손해율 자료의 미비 등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곤란하다는 보험 관련 기관의 견해에 대부분 전문가가 동

의하였다.

 2)  �공제조합, 보험회사 등은 실무책임자(부장급)이 참여하고 보험개발

원은 오랫동안 보험 연구를 수행한 박사, 건축사는 업체 대표 2인

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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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개선

4.1 보험가입율 제고

현재 장관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의 보험증서 제

출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 관련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업무

요령 고시에 넣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

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여타 관련 법규에

서는 관련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업무요령을 제정하여 운

영함으로써 보험(공제) 운영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건축사법에서도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고시’ (안)을 만들어, 제4조

에서 보험증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2 보험가입금액 현실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최소한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하여 

보상한도 금액을 최소한 10%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

국의 경우 총공사비의 10% 수준을 보상한도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이상의 보상한도를 건축주가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추가 보험료 산정을 통해 보상

한도를 늘리고 있다.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 20%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배상능력 확보를 위하여 보험가입금

액을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의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10%로 하고 효과 분

석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보상한도를 높일 경우 보혐요율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건축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요율 인상 없이 보상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최근 수

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손해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으므로 보험요율 인하 요인이 있다. 이 재원을 보험

가입금액 상향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경우 이러한 보험요율 인하요

인을 활용하여 보험 부보범위를 제3자의 인적손해까지 확

대한 바 있다. 즉, 2015년 7월 24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

정을 통해 제3자 인적손해에 대한 책임을 요율인상 없이 추

가로 담보한 바 있다.

4.3 보험기간 확대

설계와 관련한 타 법규의 사례를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공

제조합의 상품은 관련법에 의해 완공 후 1년까지를 보험 가입

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여타의 경우는 완공시점까지만 보험

기간으로 하고 있다<Table 4>.

Table 4. Related legislations for terms of policy

Act Contents

Electric technology management 

act

From beginning date to completion date 

of construction of power facilities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From beginning date to 1 year after 

completion of constructio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Certified Architects Act

From beginning date to completion date 

of construction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하여 설계 과실에 의

한 사고의 배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

계 하자에 의한 부실은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축사공제(보험)의 보험기간은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공 이후 1년 정도 사용이 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도 어

느 정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건축주가 배상책임을 1차로 부담하고 설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부분은 구상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건축주의 보험회사에서 1차 배상을 한 

후에 시공업자와 설계업자 등 관련자의 보험회사 간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 

4.4 보험범위 확대

여타 관련법에서는 제3자의 재산상 손해를 담보범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제3자의 인적손

해까지 포함하고 있다<Table 5>. 

Table 5. Related legislations for compensation limits

Act Contents

Electric technology 

management act

Collateral damage of the object or 

the 3rd party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Collateral damage of orderer or 

the 3rd party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Collateral damage of the object or 

the 3rd party(including casualty)

건축사법에서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세한 운영 사항

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보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담보범위를 제3자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

니라 인적손해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기술진흥법 상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의 담보범위는 

‘목적물 및 제3자의 손해’로 인적손해까지 포함하고 있다(2015

년 개정 시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제3자의 인적손해를 손

해배상 범위에 포함하면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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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고시’ 제6조제3항에서 매 사고 당 

보상한도를 공제 가입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 중 많은 금

액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인적 사고는 사회적으로 파

장이 큰 점을 감안하여 국가계약법에 의한 시공 부문 보험의 

경우도 제3자 보상에 인적 피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4.5 보험료 할증을 통한 페널티 부과

부실설계자의 사고실적을 보험회사와 각 조합 간 공유하고 

의무적으로 할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하면 부실설계

를 한 설계자(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에게 보험료 할증을 통

하여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사와 공제기관

(건축사공제, 엔지니어링공제 등) 등 각 취급기관이 사고이력

이 있는 건축사에 대해서는 공통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도

록 지침을 만들고 보험업체간 사고실적의 공유 시스템 등 기

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5. 요약 및 결론

건축사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하

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운영실태와 문

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건출물의 사고에 대비한 건축사 손해배상

보험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건축사

들은 규모 및 매출에서 영세하여 보험료 자체가 부담이 되

므로, 가입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축사 손해

배상보험 가입율을 제고시켜야 하지만, 보험료에 부담을 느

끼는 건축사들의 현실도 감안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설계·용역금액으로 한정되어 있는 손해보험의 한

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보장 기간이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하여 

설계 과실에 의한 사고의 배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

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담보범위

를 제3자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인적손해까지 순차적으

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업체 간 사고

실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에 대

한 할증 및 할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1년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이 도입된 이후 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최초 연구라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충분한 계

량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이 2011년부터 법제화된 관계로 충분한 통계가 구축되어 있

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실적, 사

고율, 손익률 등에 대한 충분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보다 세

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간 보험

형태의 건축사 손해보험의 도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현재 우리의 여건이 많이 부족

하지만, 이런 보험형태가 건축사 현실에 더 유리한지 또 만

약 도입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등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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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과 사례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건축사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
다. 건축사보험의 현황을 분석하여 나온 문제점들에 대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사 손해손해
배상 가입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장관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의 보험증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 관
련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업무요령 고시에 넣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보험가입금액을 현실화시켜야 한
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배상능력 확보를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의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계적으
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하여 설계 과실에 의한 사고의 배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 하자에 의한 부실은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파악이 가능하므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보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담보범위를 제3자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인
적손해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업체 간 사고실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
료에 대한 할증 및 할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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